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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회 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제니스 린 마셜

난민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하는 2009년 세계 

난민의 날 기념토론회에 개회사를 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있는 

강제 이주민들이 직면한 여러움을 매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

난 수년동안 국제난민법, 난민인정절차, 무국적자와 관련된 주제로 토론하면서 세계 난

민의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사회적 통합이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되어 특별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비호국에서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의 입법 체계를 개선하고 그들의 신

분증명 및 난민인정 제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이는 자연스럽고 매우 반가운 성과가 아

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난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가의 임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난민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겪고 있는 고충을 경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난민 당사자의 경험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들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난민들이 사회에 좀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정

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일깨워 줄 것입니다.

저는 이 토론회가 이처럼 중요한 주제에 대한 풍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

다. 오늘 토론에서의 의견 교환과 이를 통한 결론을 통해, 유엔난민기구가 오랫동안 믿어

왔던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비호국으로서 본보기가 되어줄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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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ing Remarks  

World Refugee Day Forum 2009. 19 Jun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Janice Lyn Marshall, Representative, UN Refugee Agency, Republic of Korea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I assist in opening this discussion commemorating World 

Refugee Day 2009 with one of our most important refugee protection partner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t is significant every year to remember 

the challenges faced by displaced people in Korea and all over the world.  In past years 

we have commemorated the day by discussing international refugee law,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and statelessness. 

This year I am particularly pleased that the topic of this discussion is the social 

integration of refugees in Republic of Korea. I regard this as a natural and very welcome 

progression, from improving the legislative framework in Korea and improving the 

identification and recognition of those in need of protection, to improving the ability of 

those so recognized to exercisetheir human rights and rebuild their lives in their asylum 

country. I am also very pleased that, in addition to hearing abou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ocial integrationand the tasks facing the country in improving access to 

integration, we will also hear from a refugee staying in Korea about the challenges faced 

every day in the struggle to integrate into this society.  Hearing this in the words of a 

refugee makes the issues much more real for us and challenges us more strongly to make 

the needed changes to law, policy and practice which will ease the social integration of 

refugees.



iii

I am sure the afternoon will see a very rich discussion on this important topic.  I hope 

that today's exchanges and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m will bring Korea another step 

closer to becoming what we at UNHCR have long believedit has the potential to be:  a 

model asylum country in Asi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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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영 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김 칠 준

먼저 오늘 토론회를 우리 위원회와 함께 준비한 마샬(Janice Lyn Marshall) 유엔난민

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님과 UNHCR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윤석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난

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연구하고 활동하시는 각계 전문가분들과 활동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유엔난민기구와 우리 위원회는 난민관련 조사관 워크숍, 세계 난민의 날 행

사, 난민보호의제 한국어판 출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번 토론회는 국회에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에

서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날 난민인권보호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과 보다 복잡해진 

국제이주현상은 여러 정부부처,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다각적인 협력체제와 공조속에

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미 2006. 7 난민의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전반적 정책권고를 

한 바 있으며, 외국인 체류인구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인권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부처와 문제해결을 위

한 유기적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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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하면서 난민인정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동안 난민인정심사기간의 장기화,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

류허가자에 대한 체계적인 초기정착지원 프로그램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온 것

이 사실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우리사회가 고민해 왔던 난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

기 위하여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과 기준, 어떠한 제도적 접근을 통하여 

난민에 대한 실질적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며,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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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사   

국회의원  황 우 여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 황우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UN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부터 출입국관리법 내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인정제

도를 도입하고 1994년 7월부터 난민지위인정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UNHCR)의 집행이사국이 된 2000년까지 단 1명의 난민도 인

정하지 않음으로써 2001년 4월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로부

터 ‘한국에서의 난민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받은 이후 2001년에 1명, 

2002년에 1명, 2003년에 12명의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15년간 불과 100여명만

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OECD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위상과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난민부담률이 미약한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

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난민신청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난민제도는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

고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여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일

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난민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고 때마침 법무부, 

국회, 시민단체에서 난민법제도개선안이 마련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각계 전문가와 

함께 공청회를 마친 후 지난 5월 저를 포함한 23분의 의원님이 뜻을 함께하여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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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난민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

통합방안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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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사   

국회의원  장 윤 석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경상북도 영주시 출신 국회의원 장윤석입니다. 국내외 인권

보호를 위해 애써온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기구가 세계난민의 날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엔에서는 인종, 종교, 정치, 사상적 이유로 인한 박해를 벗어나 국적국을 떠난 난

민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

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 12월 이들 국제

협약에 가입하여 ｢출입국관리법｣등 기존의 법령을 통해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하고 난

민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을 사실상 ‘인종차별국가’로 지

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더불어 난민 지위 결정 프

로세스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취업 허

용, 그리고 난민의 한국 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포괄적 조치 도입 등 난민에 대한 인

정과 지원강화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실상 난민지위인정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올해까지 2,307건의 신청자 

중 107명만이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1차 결정조차 내려지지 않은 난민신청자

가 1,000여 명을 넘습니다. 한국에서의 난민인정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정과 절

차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존중해야 할 최대의 가치입니다. 인권은 국가를 초월하여 천부적으

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인권을 언제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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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의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서로 감시와 협력을 통하여 인

권향상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특히 난민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보호’라는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난민인정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이며 시대적 변화

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5월 저와 

황우여 의원 등 총24명의 의원이 난민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습니다. 난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 등 우리사회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모아주십시오. 난민의 처우개선 방안과 

연계체계를 모색하는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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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This paper discusses local integration and the integration rights and standards contained in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1951 Convention)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they 

apply to recognised refugees.2) 

The ultimate goal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s to achieve durable solutions for refugees. 

Local integration is one of the three durable solutions available to refugees. The other two 

durable solutions are voluntary repatriation, and resettlement. Local integration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refugees will remain in their country of asylum permanently and find a 

solution to their plight in that state. Allowing for local integration is an act of states that 

contributes to burden and responsibility sharing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challenge the 

global refugee situation represents.

 1)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a synopsis of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Rights of Refugees in the 
Context of Integration: Legal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June 2006, POLAS/2006/02, available at: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4bb9b684.html; and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Conclusion 
on Local Integration, 7 October 2005, No. 104 (LVI) – 2005, available at: http://www.unhcr.org/ 
refworld/docid/4357a91b2.html.

 2) Recognised refugees are refugees whose refugee status has been formerly recognised, either by the UNHCR 
or a State, through a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ereinafter, “recognised refugees” will be 
referred to as “refugees”.

Local Integration of Refugees1)

Protection Officer Christian Baureder  (The UN Refuge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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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II. Local Integration in the Refugee Context

In the refugee context, local integration is a dynamic and multifaceted two‐way process, 

which requires efforts by all parties concerned, including a preparedness on the part of 

refugees to adapt to the host society without having to forego their own cultural identity, and 

a corresponding readiness on the part of host commun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to welcome 

refugees and to meet the needs of a diverse population. Local integration needs to be 

undertaken in a manner that sustains the viability of local communities affected by the 

presence of refugees. 

Local integration is related to, but also to be distinguished from, self‐reliance, as well as 

local settlement. Self‐reliance does not presuppose that refugees will find a durable solution in 

the country of asylum, but should be viewed (in the context of local integration as a durable 

solution) as part of a continuum, progressively leading to local integration.3) Promoting the 

self‐reliance of refugees from the outset will contribute towards enhancing their protection and 

dignity, help refugees manage their time spent in exile effectively and constructively, decrease 

dependency, and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any future durable solution. Refugees who 

integrate locally or who are allowed to become self‐reliant can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host countries and communities. Local settlement is situated somewhat between self‐reliance 

and local integration, and is a practice most commonly found in large scale mass refugee 

influx situations. 

The 1951 Convention sets out rights and minimum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refugees 

that are geared towards a process of integration and state parties need to impl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ese instruments fully and effectively by facilitating the integration of 

refugees, including, as far as possible, through facilitating their naturalization. The 1951 

 3) Self‐reliance is defined in the UNHCR Handbook for Self‐Reliance, August 2005, available at: 
http://www.unhcr.org/publ/PUBL/44bf40cc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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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therefore provides a useful legal framework for guiding the local integration 

process. In some contexts host countries may need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to adapt 

and revise their national legal and administrative frameworks to allow refugees equal 

enjoyment of rights, services and programmes without discrimination. 

III. The Three Dimensions of Local Integration

The process of local integration is complex and gradual, comprising three distinct but inter‐
related legal, economic, and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all of which are important for 

refugees’ ability to integrate successfully as fully included members of society. Refugees 

understanding of these dimensions may need to be facilitated through proper counselling and 

advice. 

(i) Legal

The legal dimension of integration entails the host state granting refugees a secure legal 

status and a progressively wider range of rights and entitlements that are broadly 

commensurate with those enjoyed by its citizens. Rights include freedom of movement, access 

to education and the labour market, access to public relief and assistance, including health 

facilities, the possibility of acquiring and disposing of property, and the capacity to travel 

with valid travel and identity documents. Realisation of family unity is another important 

aspect of local integration. Most importantly in the legal dimension, local integration is a 

process which should lead to permanent residence rights and ultimately, the acquisition of 

citizenship through naturalization processes.

As a foreigner without the protection of a state or an effective citizenship, a refugee 

requires certain safeguards, integration measures and rights which are not necessar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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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 to nationals or other foreigners. Refugees, by virtue of being unable to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are fully dependent on their host country for both protection (against 

refoulement), as well as a durable solution to their plight in the form of a secure legal status 

and rights which will make possible their successful integration – the completion of which is 

their naturalisation and acquisition of an effective citizenship. This situation sets them clearly 

apart from other aliens who, failing integration, can always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ii) Economic

In the economic dimension of local integration, self‐reliance of refugees plays an important 

part, whereby individuals, households and communities are enabled increasingly to become 

self‐sufficient and can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Protection of basic civil,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cluding freedom of movement and the right to engage in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is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self‐reliance of refugees. All states 

hosting refugees should consider ways in which refugee employ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life of the host country can be facilitated through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nd to examine their laws and practices, which a view to identifying and to 

removing, to the extent possible, existing obstacles to refugee employment. States are also 

encouraged to recognise the equivalency of academic, professional and vocational diplomas, 

certificates and degrees acquired by refugees prior to entry into the host country. 

(iii) Social and Cultural

The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 of local integration requires refugees to make 

conscientious efforts to adapt to the local environment and respect and understand new 

cultures and lifestyl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values of the local population, and 

requires the host community to accept refugees into it socio‐cultural fabric. Members of civil 

society,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foster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local integration. The implementation of anti‐discrimin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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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aimed at combating institutionalised discrimination and at 

promoting the positive aspects of a diverse society and interaction between refugees, the local 

population, civil society and refugee organisations are encouraged. Intolerance, racism, 

xenophobia, including obstacles faced by refugee women, and to foster empathy and 

understanding through public statements, appropriate legislation and social policie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special situation of refugees with the aim of allowing refugee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civic, economic, and social and cultural life of the host country. 

There is a link between education and durable solutions and states, UNHCR and relevant 

actors should strengthen their efforts to assist host countries in ensuring refugee children’s 

access to education. Family unity and reunification (as referred to Executive Committee 

Conclusions Nos. 9, 24, 84, and 88) is important as family members can reinforce the social 

support system of refugees, and in so doing, promote the smoother and more rapid integration 

of refugee families.

Age and gender sensitive approaches, and attention to participatory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cesses should permeate all activities aimed at enhancing the capacities of 

refugees to integrate locally, recognizing changes in gender roles following displacement and 

the need for different strategies and support to boost the integration capacity of various 

groups with special needs, such as refugee women, refugee children and older refugees. 

IV. Integration Rights 

States are responsible for respecting and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everyone on their 

territory and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4)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4) For example, in its General Comment No. 15 the Human Rights Committee (HRC) reaffirmed this by 
stressing that the enjoyment of Covenant rights (that i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s not limited to citizens of States Parties but must be available to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nationality or statelessness; thereby including asylum‐seekers and refugees, for example (Th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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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erefore relevant to both defining and protecting the integration standards for refugees. 

While the 1951 Convention continues to be the most commonly relied upon and most specific 

international instrument regarding the rights of refugees and, more specifically, the integration 

rights of refuge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ffers an increasingly important complement 

to the Convention. The 1951 Convention standards have in some cases been superseded by 

more generous provisions in subseque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struments, and states are 

obliged in such cases to accord refugees the benefit of the highest standard or most generous 

provision from amongst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they have ratified.5) Some of these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lso have the added advantage of 

addressing specific issues and rights not elaborated upon in the 1951 Convention and making 

available international enforcement or supervisory mechanisms. In these various ways, human 

rights instruments often play a significant role both in further defining and protecting refugee 

integration rights.

In relation to subjects or rights falling under the 1951 Convention it is generally 

recommended that refugees be afforded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possible, and more 

specifically, wherever possible they should be accorded the same treatment as nationals or 

permanent residents. Refugees, with regard to whom the host country has recognised the need 

for protection, and who have as a consequence both a lawful and durable stay in the country, 

should therefore be granted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of all. Such treatment should 

facilitate their complete and speedy integration into the host state – an objective which the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5: The position of aliens under the Covenant: 11/04/86. U.N. Doc 
HRI/GEN/1/Rev.1 (1994)). See paragraph 1 in particular, which states: “In general,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venant apply to everyone, irrespective of reciprocity, and irrespective of his or her nationality or 
statelessness.” This was also reiterated by UNHCR’s Executive Committee (ExCom) in its Conclusion No. 
82, where reference is made to the “obligation to treat asylum‐seekers and refugee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human rights and refugee law standards as set out in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ExCom 
Conclusion No. 82 (XLVII) of 1997, on Safeguarding Asylum, para. (vi).

 5) In fact, the national Constitutions of some States incorporate international treaties which have been ratified 
by their Parliaments into national law, and further provide that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ies between 
these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domestic legislation, the former is to take prece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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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standards of treatment may not be capable of achieving as effectively. 

The Specific Integration Rights to be Granted to Refugees

Based on their status, refugees should also be afforded a special place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Specifically, refugees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restrictions which are in practice often placed on aliens in relation to certain 

provisions in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particularly those relating to socio‐economic 

rights. Refugees should be granted a set of rights which seeks to facilitate their complete and 

successful integration into their host society, especially in areas where refugees may require 

special measures. A variety of problems at the legal, administrative or implementation level 

are often alleviated or avoided altogether by granting refugees a mainstream and durable 

status, and ensuring that domestic laws provide for a generous regime of rights for refugees.

(i) The right to integration assistance6) 

Integration assistance assists refugees to integrate into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f the country where the refugee has been provided protection. The process of integration 

lays the foundations for the refugee to become familiar with the customs, language and way 

of life of the country of asylum. Refugees are not expected to abandon their own culture and 

way of life in the process. Integration will be assisted through language and vocational 

courses, lectures on national institutions and culture, and by creating opportunities for 

stimulating contacts between refugees and the host population. 

(ii) Legal residency status and related regime of rights

Residency status, while not explicitly mentioned in the 1951 Convention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is a critical factor in the integration process affecting the regime of 

6) Main international standards: 1951 Convention Article 34 Naturalization; Statute of the UNHC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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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applicable to refugees, as well as their prospects for establishing a definitive and 

permanent home and assuming their role as full and equal members of society. Granting 

refugees a durable residency status is a concrete measure facilitating integration.

(iii) Employment: Wage earning employment, self‐employment, liberal 

professions7)

Refugees do not have the benefit of legal or social protection of another state or of seeking 

an alternative residence elsewhere. The right to work, therefore, is a critical aspect of the 

process of ensuring refugees livelihood and integration into the host society. Refugees should 

thus be afforded full protection in relation to the right to work. 

(iv) Housing Rights8)

Everyone, including refugees, has the right, without discrimination,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cluding the specific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the right to live somewhere in 

security, peace and dignity.

(v) Education: Primary, Secondary, Higher Education and Language 

and Vocational Training9)

All refugee children must benefit from primary education provided by public authorities 

that is of a satisfactory quality. Refugees should be granted as favourable treatment as 

 7) Main international standards: 1951 Convention Articles 17‐19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Article 6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Article 23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 Women (CEDAW) Articles 11 & 14;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Article 5.

 8) Main international standards: 1951 Convention Article 21; ICESCR Article 11 ; UDHR Article 25 ; CEDAW 
Article 14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rticle 27 ; ICERD Article 5.

 9) Main international standards: 1951 Convention Article 22; UDHR Article 26; ICESCR Article 13; CRC 
Article 28; CEDAW Article 10; ICERD Article 5; UNESCO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Artic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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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with regard to education beyond the elementary level (including general higher 

education as well as vocational training), and at minimum states must grant them at least the 

same treatment as other foreigners in the same circumstances.

(vi) Public Relief and Health Care10)

Article 23 of the 1951 Convention contains a mandatory provision to ensure that refugees 

are entitled to benefit from the national social assistance and welfare schemes enjoyed by 

nationals. 

(vii) Social Security and Labour Legislation11)

Refugees are entitled to the basic labour rights of legally employed workers, and to state 

benefits such as unemployment, old‐age or disability benefits which are covered by social 

security systems. 

(viii) Family Unity and Reunification12)

The right to family unity stems from the universal recognition of the family as the 

fundamental unit of society, which is entitled to protection and assistance. It is a right tha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refugees whose dislocation often involves the separation of 

families, and for whom family unity is a key means of protection for individual family 

members. Maintaining and facilitating family unity helps to ensure physical care, protection, 

10) Main international standards: 1951 Convention Article 23; ICESCR Article 11; ICCPR Article 6; CRC 
Articles 24 and 27; CEDAW Article 12; ICERD Article 5.

11) Main international standards : 1951 Convention Article 24 ; ICESCR Articles 7, 9, and 10 ; CEDAW Article 
11 ; CRC Articles 26 and 32 ; ICERD Article 5.

12) Main international standards: Final Act of the 1951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Status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Appendix to the 1951 Convention Part IV B. Principle of Family 
Unity); ICCPR Article 17; CEDAW Article 16; CRC Articles 9 and 10; ExCom Conclusion No. 24 
(XXXII), 1981 on Family Reunification; UNHCR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Chapter VI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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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well‐being and economic support of individual refugees. The right to family life is 

thus a key component for the successful integration of refugees in their new society.

(ix) Identity Papers and Convention Travel Document13)

Refugees must be issued with a provisional document stating their identity to enable them 

to conform to any laws and regulations that may require inhabitants of a country to carry 

such papers. The issuance of such documents is imperative where the refugee does not 

possess a valid travel document. Such documents must be issued in a timely and accurate 

manner when they will be required for the refugee to prove residency and to access basic 

rights. State parties have a strict obligation to issue a travel document to every refugee in 

their territory who wishes to travel abroad. 

(x) Right of Access to Courts and Related Judicial Guarantees14)

Refugees enjoy unimpeded access to the courts of law on the territory of all contracting 

states to the 1951 Convention regardless of their place of ordinary residence. Refugees are to 

receive treatment on the same level as nationals with regard to free legal assistance available 

under state‐sponsored schemes.

(xi) Property Rights15)

Refugees may enjoy property rights regardless of the type of residence status they may 

hold and even if they do not have their residence where they wish to acquire property. The 

13) Main international standards: 1951 Convention Articles 27 and 28; ExCom Conclusion No. 13 (XXIX), 
1978 Travel Documents for Refugees; ExCom Conclusion No. 49 (XXXVIII), 1987 Travel documents for 
Refugees; ExCom Conclusion No. 91 (LII), 2001 Registra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14) Main international standards: 1951 Convention Article 16; UDHR Article 10; ICCPR Articles 14 and 26; 
CEDAW Article 15 ; CRC Article 40 ; ICERD Articles 5 and 6.

15) Main international standards: 1951 Convention Article 13; UDHR Article 17; ICCPR Article 26; CEDAW 
Articles 15 and 16; ICERD Artic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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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cover the acquisition of moveable and immovable property to include other rights such 

as mortgaging. The term property is to be understood in the broad sense as including tangible 

property as well as property rights, such as bank accounts. 

(xii)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16)

There is a mandatory obligation on states to grant refugees the right to choose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Refugees may be subject to restrictions 

applied to aliens generally, but states may not impose restrictions on freedom of movement 

that are applicable only to refugees.

(xiii) Selected Civil and Political Rights :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17)

The right to hold and express a political opinion or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is a right 

which is protec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s, in many cases, considered by 

refugees as fundamental to their human dignity. Many refugees have been persecuted and 

forced to flee their country of origin precisely because of their political activities or beliefs. 

Political rights, including being able to express one’s political opinion and engage in non‐
violent political activities is thus essential to their personal identity and self‐determination.

16) Main international standards: 1951 Convention Articles 21 and 26; UDHR Article 13; ICCPR Article 12; 
ICESCR Article 11; CRC Articles 10 and 27 ; CEDAW Article 15 ; ICERD Article 5.

17) Main international standards: 1951 Convention Articles 2 and 7; ICCPR Articles 2, 3, 19‐22, 27; CEDAW 
Article 3; ICERD Artic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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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Naturalisation18)

Granting national citizenship is the most durable and often the most desirable long‐term 

solution for refugees wishing to end their refugee status and integrate in their host country. 

While refugee status offers certain guarantees, refugees continue to be vulnerable in that they 

lack effective nationality. A refugee can neither return to his or her country of origin, nor 

rely on the comprehensive state protection normally attached to citizenship, even if granted 

certain rights such as the right of stay and protection from non‐refoulement by the country of 

asylum. From a legal point of view, naturalisation represents the objective completion of the 

integration process into a new society, the right to full legal and diplomatic protection of an 

effective nationality.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it also indicates the existence of a 

subjective attachment and commitment to the host country on the part of the refugee.

VI. Conclusion

Granting refugees a set of rights enables the facilitation of complete and successful 

integration of refugees into their host society, especially in areas where refugees may require 

special measures. The 1951 Convention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provide both the integration standards for refugees, and the legal framework for this regime 

of rights. Implementing these rights into the domestic context will enable states to meet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towards refugees and ensure the best possible conditions for refugee 

integration, enabling the rapid and complete integration of refugees into the host state.

18) Main international standards: 1951 Convention Article 34; Statute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rticle 2(e); ICCPR Article 24; CRC Article 7; CEDAW Article 9; other 
standards and practices of interest: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564 (1969) on the Acquisition by Refugees 
of Nationality of their Country of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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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비공식 번역입니다.

I. 도  입

이 글은 난민자격을 얻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아래에서는 두 문서를 함께 “1951년 협약”으로 지칭한

다.) 및 기타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른 현지 통합과 통합 권리 및 기준에 대해 논한다.2) 

국제적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난민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얻는 것이다.  현지 

통합은 난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세 가지 영구적 해결책 중 하나로, 다른 두 가지로는 

출신국으로의 자발적 귀환과 재정착이 있다. 현지통합은 난민이 비호국에 영구적으로 

남아 해당 국가에서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가정한다. 현지 

통합을 허용하는 것은 세계적 난민상황이 제시하는 국제적 도전의 고통과 책임을 공유

하는 국가적 행위라 할 수 있다.  

 1) 아래 정보는 유엔난민기구의 통합의 관점에서 본 난민의 권리:법적 기준과 권고안, 2006년 6월, 
POLAS/2006/02,웹페이지: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4bb9b684.html 그리고 유엔난민기구, 현지
통합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 2005년 10월 7일, No. 104 (LVI) – 2005, 웹페이지: http://www.unhcr.org/ 
refworld/docid/4357a91b2.html 의 개요이다.

 2) 인정받은 난민이란 유엔난민기구나 국가에 의해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난민이다. 이 문서에서는 “인정받은 난민”을 “난민”으로 지칭한다.

난민의 현지 통합1)

법무관 크리스티안 바우레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

 



   16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II. 난민 상황에서의 현지 통합

난민의 관점에서, 현지 통합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역동적이면서

도 다면적인 쌍방적 과정이다. 여기에는 난민이 자신들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 없이 거주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과 이런 난민을 받아들인 지역 사

회와 공공기관이 그들을 환영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에 상응

하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포함된다.  현지 통합은 난민의 체재로 인해 영향 받은 현지 

지역 사회의 생존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지 통합은 자립 및 현지 정착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차별되는 개념이다. 자립은 난

민이 피난국에서 영구적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전제하지 않으나 (영구적 해결책으로써의 

현지 통합 문맥에서) 지속적이고도 점진적으로 현지 통합으로 귀결되는 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3) 시초부터 난민의 자립을 증진시키는 것은 그들의 보호와 존엄성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고, 난민이 망명지에서의 시간을 효과적이면서도 건설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의존성을 줄여주며, 향후 도출한 영구적 해결책의 지속성을 강화시켜

준다. 현지에 통합되거나 혹은 자립하도록 허용을 받은 난민은 비호국과 지역사회에 긍

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현지 정착은 자립과 현지통합의 중간 개념으로 대규모 난민 

유입 발생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1951년 협약은 통합의 과정을 밟고 있는 난민 처우에 대한 난민의 권리와 최소 기준

을 제시하고 있고, 이 협약에 근거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들의 귀화를 촉진하는 

등 난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국의 책무를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1951 년 난민협약은 현지 통합 과정을 안내하는 유용한 법체계를 제공

한다. 일부의 경우, 비호국은 동등한 권리와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을 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국내법 및 행정체계를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3) 자립에 대한 정의는 유엔난민기구자립에 대한 핸드북, 2005년 8월, 웹페이지: http://www.unhcr.org/ 
publ/PUBL/44bf40cc2.html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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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지 통합의 세 가지 영역

현지 통합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르지만 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상호 연관성

을 가진 요소로 구성된 복잡하고도 점진적인 과정이다. 이 세가지 요소는 난민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써 성공적으로 통합되는데 있어 중요하다. 이런 요소에 대한 난민의 

이해는 적절한 상담과 조언을 통해 증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 법률적

통합의 법률적 차원은 비호국이 난민에게 안전한 법적 지위와 자국민들이 영유하고 

있는 수준에 비견할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점진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이동의 자유, 교육 및 노동 시장에 대한 접근, 보건 시설을 포함한 

공공 구호 및 지원에 대한 접근, 재산 획득과 처분의 가능성, 그리고 유효한 여행증명서 

및 신분증을 소지하고 여행할 수 있는 자격 등의 권리가 포함된다.  가족결합의 실현은 

현지 통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법률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통합이 

영주권과 궁긍적으로는 귀화의 과정을 통해 국적을 획득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한 국가의 보호 혹은 유효한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으로써, 난민은 현지 국민 혹은 다

른 외국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일종의 보호장치, 통합 조치, 그리고 권리가 필요하다. 출

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들은 (강제송환에 대한) 보호 및 그들의 고통에 대한 영구

적 해결책에 있어 비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귀화와 유효한 국적의 획득을 통해 

완결되는 성공적 통합은 안전한 법적 지위 및 권리 부여로 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은 통

합에 실패하면 언제든지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외국인과 난민을 구별 짓는다. 

(ii) 경제적

현지 통합의 경제적 차원을 보면, 난민의 자립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개인과 가

구 그리고 지역사회는 자급자족도의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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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자유, 수입창출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시민권 및 경제적, 사회적 권

리를 보호하는 것은 난민의 자립 달성에 중요하다. 난민을 받아들인 모든 국가는 난민의 

고용과 비호국의 경제생활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 참여가 교육과 기술개발을 통해 촉진

될 수 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민 고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존의 요소들을 파악

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법과 관행을 검토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들은 

또한 난민이 비호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획득했던 학문적, 전문적, 직업적 졸업장  및 인

증서 그리고 학위를 인정하도록 권장 받고 있다.  

(iii) 사회, 문화적

현지 통합의 사회, 문화적 요소는 난민이 현지 주민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현지 환경

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화와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을 기울

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난민을 받아들인 지역사회가 난민을 사회 문화적 

구조안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부 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의 구성원은 현

지 통합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제도화된 

차별을 퇴치하고, 다양한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난민과 현지 주민, 시민 사회 그리고 

난민 기관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자 마련된 반차별 정책과 인식 고취활동의 실행이 

권장된다. 그 목적은 난민이 비호국의 시민, 경제, 사회, 문화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여성이 직면하는 장애를 포함 무관용,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증을 퇴치하고, 특히, 난민의 특별한 상황과 관련해, 공식성명 및 적절한 법률제정과 사

회정책을 통해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교육과 영

구적 해결책 사이에는 연결 관계가 있다. 각 국가 및 유엔난민기구(UNHCR)와 관련 당

사자들은 난민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비호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가족 결합과 재결합(집행위원회 결정Nos. 9, 24, 84, 그리고 88에서 언급

되었듯이)은 난민의 사회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난민 가

족의 통합을 더욱 순조롭고 빠르게 할 수 있다.  

나이 및 성별을 고려한 접근 방식과 참여적 지역사회 개발 과정에 대한 관심은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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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지 통합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주 후 성역할

의 변화가 있다는 점과 난민 여성, 아동, 노인층과 같이 특수한 요구를 갖고 있는 다양

한 그룹의 통합 능력을 진작시키기 위해선 다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

야 한다. 

IV. 통합권

국가는 자국 영토 및 사법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책임이 있

다.4) 그러므로 국제 및 지역 인권 조약은 난민의 통합기준을 정의하고 보호하는데 관련

이 있다. 1951년 난민협약은 난민의 권리, 좀 더 구체적으로 난민의 통합권과 관련, 가장 

일반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국제 조약이나, 이 협약을 보완해 주는데 있어 

국제 인권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951년 협약의 기준은 일부의 경우 그 이후 

만들어진 국제 및 지역 조약의 관대한 조항으로 대체되고 있고, 국가들은 그러한 경우 

자국이 비준한 국제 조약중에서 최고수준의 혹은 가장 관대한 혜택을 난민에게 부여할 

의무를 가진다.5) 이들 국제 및 지역 인권조약의 일부는 1951년 협약에는 상술되지 않은 

구체적 문제와 권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국제시행 혹은 감독 메커니즘을 가용하게 했

다는 점에서 추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조약은 종종 난민

의 통합권을 보다 잘 정의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51년 협약에 종속하는 문제나 권리와 관련해선, 난민이 가능한 가장 우호적인 대우

 4) 예를 들면, 일반논평(General Comment) No. 15 에서 인권위원회(HRC)는 규약권(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다) 이라는 것은 국가 당사국의 시민에 국한되지 않고, 국적과 무국적에 상관

없이 모든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망명 신청자들과 난민을 포함.  예를 들면(인권위원회 일반논평No. 15: 규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11/04/86. U.N. Doc HRI/GEN/1/Rev.1 (1994)). 특히 1문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규약에 나

와있는 권리는 상호주의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의 국적과 무국적에 상관없이 만인에게 적용된다.” 
이는 또한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Com) 결정 제82호에서 강조되었다. 여기서는 “관련 국제 조약

에 기술된 것처럼 비호신청자와 난민을 적용가능한 인권 및 난민법 기준에 따라 처우해야 할 책임.” 
(ExCom 결정 No. 82 (XLVII) of 1997, 비호에 대한 보장책, para. (vi)을 언급하고 있다.

 5) 사실, 일부 국가의 헌법에선 자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 법제화된 국제 조약을 포함하고 있고, 국제 규

약과 국내 법사이에 차이가 있을시 국제 규약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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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능한 그 나라 국민이나 영주권자

와 동일안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호국이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그 결과로 그 국가에서 법적, 지속적 체류권을 가지고 있는 난민은 

가장 우호적인 대우를 부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우는 비호국내에서 난민의 

빠르고 완전한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이는 난민에게 최소 기준의 대우만을 해줄 경우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다.

난민에게 부여되는 구체적 통합의 권리

그들의 지위에 근거, 난민은 국제 및 지역 인권 규약과 관련 특별한 위치를 부여 받아

야 한다. 난민은 인권 규약의 특별 조항과 관련, 특히 사회 경제적 권리와 관련, 외국인

들에게 흔히 관행적으로 부여되는 제약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난민은 그들의 이주사

회로의, 특히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완전하고도 성공적인 통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법률적, 행정적 혹은 실행적 차원

에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은 종종 난민에게 주류의 지속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내법이 난

민에게 관대한 권리체제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i) 통합지원의 권리6) 

통합지원은 난민이 보호를 받고 있는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생활 속으로 편입되는 

것을 도와준다. 통합의 과정은 난민이 비호국의 관습, 언어, 그리고 생활방식에 친숙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난민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나 생활방식을 포기

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은 언어와 직업훈련과정, 국가 제도 및 문화에 대한 강연을 통

해 그리고 난민과 비호국 국민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해질 수 

있다.  

6) 주요 국제 기준: 1951 협약34조 귀화; 유엔난민기구 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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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적 거주 지위 및 관련 권리체제

1951년 협약이나 기타 국제 규약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체류 지위는 통합과정에 중

요한 요소로써, 난민에게 적용 가능한 권리체제 및 난민이 확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완전하고도 동등한 일원으로써 역할을 담당하는 전망에도 영향을 미친

다. 난민에게 영구적인 거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통합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다.

   

(iii) 고용: 임금고용, 자영업, 자유직업7)

난민은 다른 국가의 법적 사회적 보호나 기타지역에 대안적 체류를 추구할 수 있는 

혜택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근로의 권리는 난민 생계 및 거주 사회로의 통합을 보장

하는 과정의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므로 난민은 근로의 권리와 관련한 전적인 보호를 부

여 받아야 한다. 

(iv) 주거의 권리8)

난민을 포함한 만인은 차별 없이 적절한 주거 공간을 가질 구체적 권리와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성 있게 어디에선가 살 수 있는 권리 등 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v) 교육: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 언어 및 직업 훈련9)

모든 난민 아동은 공공당국이 제공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초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난민은 (일반적 고등교육과 직업훈련을 포함) 초등교육의 수준을 넘어

 7) 주요 국제 기준: 1951 협약17‐19조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CESCR) 6조 ; 세계인

권선언(UDHR) 23조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1 및 14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ICERD) 5조.

 8) 주요 국제 기준: 1951 협약21조; ICESCR 11조 ; UDHR 25조 ; CEDAW 14조 ; 아동권리 협약(CRC) 27
조 ; ICERD 5조.

 9) 주요 국제기준: 1951 협약22조; UDHR 26조; ICESCR 13조; CRC 28조; CEDAW 10조; ICERD 5조; 
UNESCO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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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육과 관련해서 가능한 가장 우호적인 대우를 부여 받아야 하고, 적어도 국가는 

동일한 상황에 처한 다른 외국인들이 받는 대우와 최소한 동일한 대우를 난민에게 해주

어야 한다. 

(vi) 공공 구제와 보건10)

1951년 협약의 23조는 난민이 비호국의 국민이 누리는 국가적 사회 지원과 복지 혜택

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vii) 사회 보장과 노동 입법11)

난민은 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가지고 있고 사회보장 시스템이 

부담하는 실업, 고령 혹은 장애와 관련된 국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viii) 가족 결합과 재결합12)

가족의 결합권은 보호와 지원을 보장받는 사회의 근본 단위로써 가족을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 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난민의 이주가 일반

적으로 가족의 이별을 낳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족의 결합은 각 가족 일원의 보호에 있

어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가족 결합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은 개별 난민의 물리적 

보살핌과 보호, 정서적 안녕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가족 생활의 권리는 난민의 새 사회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10) 주요 국제 기준: 1951 협약23조; ICESCR 11조; ICCPR 6조; CRC 24조 및 27조; CEDAW 12조; ICERD 
5조.

11) 주요 국제 기준: 1951 협약24조 ; ICESCR 7, 9 및 10조 ; CEDAW 11조 ; CRC 26 및32조 ; ICERD 5조.

12) 주요 국제 기준: 1951년 유엔 난민 및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전권회의의 마지막 장 (1951년 협약 4장
B. 가족 결합의 원칙에 대한 부속서); ICCPR 17조; CEDAW 16조; CRC 9 및10조; ExCom 결정No. 24 
(XXXII), 1981 가족 재결합; UNHCR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6장, 가족결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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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신분 증명서 및 여행 증명서(CTD)13)

난민은 거주 국가의 주민들이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문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모든 

법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선 그들의 신분을 표기하는 문서를 발행 받아야 한다. 그런 

문서의 발행은 난민이 유효한 증명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런 문서가 난민의 주거 증명이나 기본 권리 행사시 필요하다면, 이런 문서는 시의적절하

고 정확하게 발행되어야 한다. 협약 당사국은 해외에 여행하기를 희망하는 자국 영토내

의 모든 난민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엄격한 의무가 있다. 

(x) 재판 청구권 및 관련 재판 보장권14)

난민은 그들의 일반적인 거주 장소에 상관없이 1951년 협약에 조인한 모든 국가의 영

토내에서 무제한적인 재판 청구권을 가진다. 난민은 거주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

로 국가 지원 프로그램에 의거 가용한 모든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xi) 재산권15)

난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리고 설사 그들이 재산을 획득

하기 희망하는 곳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동산 및 부동산의 획득을 포함하고 저당권등 기타 권리를 포함한다. 재산이라

는 단어는 유형재산뿐 아니라 은행계좌와 같은 재산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이

해된다. 

13) 주요 국제 기준: 1951 협약 27 및 28조; ExCom 결정 No. 13 (XXIX), 1978 난민 여행증명서; ExCom 
결정 No. 49 (XXXVIII), 1987난민 여행증명서; ExCom 결정 No. 91 (LII), 2001 난민과 비호신청자 

등록.

14) 주요 국제기준: 1951 협약16조; UDHR 10조; ICCPR 14및 26조; CEDAW 15조 ; CRC 40조 ; ICERD 5조 

및 6조.

15) 주요 국제기준: 1951 협약13조; UDHR 17조; ICCPR 26조; CEDAW 15 및 16조; ICERD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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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주거 및 이동의 자유16)

국가는 난민에게 주거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할 강제적 의무가 있다. 난민은 일반적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약을 받을 수 있

으나, 국가는 난민에게만 적용되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없다.  

(xiii) 시민권 및 정치권 중 일부 : 표현, 집회 그리고 결사의 자유17)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는 국제 인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이고, 많은 경우 난민에게 있어선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는 근본으로 간주되

는 권리이다. 많은 난민이 바로 그들의 이러한 정치적 활동과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았

고 출신국을 떠나야만 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고, 비폭력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정치적 권리는 난민의 개인 정체성과 자율에 중요하다. 

(xiv) 귀화18)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장 영구적이면서도 종종 그들의 난민 지위를 끝내고 비호

국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난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장기적 해결책이다. 난민 지위가 일부 

보장을 제공하는 반면, 난민은 유효한 국적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항시 취약하다. 난민은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호국으로 부터 강제송환 금지의 보호와 거주

의 권리와 같은 일종의 권리를 부여 받는다 해도, 비호국의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부여

되는 포괄적 국가의 보호에 의존할 수 없다.  법률적 측면에서 볼때, 귀화는 새로운 사

회로의 통합에 있어 객관적 완결을 의미하고, 유효한 국적에 대한 완전한 법적, 외교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때, 귀화는 또한 난민의 비호국에 대

한 주관적 결합과 서약을 나타낸다. 

16) 주요 국제기준: 1951 협약21 및 26조; UDHR 13조; ICCPR 12조; ICESCR 11조; CRC 10 및 27 조; 
CEDAW 15 조; ICERD 5조.

17) 주요 국제기준: 1951 협약2 및 7조; ICCPR 2, 3, 19‐22, 27조; CEDAW 3조; ICERD 5조.

18) 주요 국제기준: 1951 협약 34조; 유엔 고등판무관 규정 2(e)조; ICCPR 24조; CRC 7조; CEDAW 9 조; 
다른 관련 기준과 관행: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 난민의 거주국 국적획

득에 관한 유럽회의 권고안564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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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난민에 대한 일련의 권리 부여는 그들이 거주사회에 완전하고도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난민이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그 과정을 촉진시

켜준다.  1951년 협약과 다른 국제 인권 조약은 난민에 대한 통합 기준 뿐 아니라 이 권

리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준다. 이런 권리를 국내 상황에 실행함으로써 국가들은 난

민에 대한 그들의 국제적 의무를 다하게 되고, 이는 난민의 통합에 필요한 최고의 환경

을 보장해주고, 난민이 비호국에서 신속하고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 과제와 방향
‐ 강제 이주민의 성격을 고려한 

권리 중심적 접근 ‐

김 종 철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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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슨 통합?

통합이라는 말을 일단 정의 해 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저는 통

합을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한 사회의 핵심 가치를 수용하면서 적응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의를 해 보았지만 문화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 사

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합 자체가 좋은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토론회의 주제가 난민의 사회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난민의 사회통합에 대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

니다. 난민도 결국 이주외국인이므로 이주외국인의 사회 통합 논의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2. 난민의 사회통합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난민 역시 이주외국인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주가 강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은 국적국을 떠나 우리 사회에 도착하기 전까지 고문, 성

폭행 등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난민은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며, 언제든 강제추방 되어 박해 받을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장기간의 난민인정절차를 기다리면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 과제와 방향
‐ 강제 이주민의 성격을 고려한 권리 중심적 접근 ‐

김 종 철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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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 

통합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이주해온 일반 이주외국인의 그것과는 그 과제와 방

향에 있어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이주민으로서의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은 고사하고 난민협약 등에

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 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난민

의 사회 통합을 이야기 해야 합니까?

3. 사회 통합은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난민의 사회통합을 처음 논의하는 자리에서 난민협약 등에서 규정한 난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러한 권리 중에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난민에게 인정된 권리를 확대해서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난민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가 조치들이 필요한지, 나아가서 난민의 사회 통합을 위해 인정된 권리 외에 어떠한 

권리를 더 인정할 것인지의 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민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오는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

신(자신의 커뮤너티)과 우리 사회의 차이를 극대화 하여 하부문화로 형성된 자신의 커뮤

너티에 숨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통합은 요원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난민의 사회 통합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 하면서 난민의 권리 중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난민협약 등에서 규정된 난민의 권리 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난민의 권리 보장적인 접근이 아닌 시혜적인 접근으로는 사회 통합의 과제를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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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시혜를 받는 의존적인 사람이 자율적인 생활을 하면서 한 사회에 통합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난민에 대해 권리 중심적인 접근

이 아니라 시혜적인 접근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권리 보장을 

이야기 하는데 정부는 난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갈 길이 너무 먼 

것입니다. 

4. 난민협약상 규정된 난민의 권리 보장은 법적인 의무

우리 법원은 난민협약 제12조를 근거로 일관되게 난민신청자가 “난민 요건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그 법률상 지위를 어떻게 정

할 것인지 여부는 체약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말

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 제1항은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인정을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76조의9 에서 난민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지원시설을 둘 수 있고 그 시설에서 1. 한국어 교육 및 직업 상담, 2. 사회적응훈련 

및 정착지원, 3.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시혜적인 접근이라고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난민협약은 제12조 이하에서 체약국으로 하여금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 등을 인정 “한다 (shall)”고 표현하여 난민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인 의

무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난민에게 난민협약상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1) 난민협약은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상의 난민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예를 들어 사법적인 

절차로 할 것인지, 행정적인 절차로 할 것인지, 규문주의를 적용할 할 것인지, 당사자주의를 적용할 

것인지 등)을 체약국에 위임하였을 뿐이지, 난민 협약 어디에도 체약국의 재량에 따라 난민요건에 해

당하는 사람에게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

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의정서 제7조는 난민협약의 강제추방금지(제33조), 종교의 자유(제4조), 재판 

받을 권리(제1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유보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른 비호 규정에 대해서 

여건이 되지 않으면 체약국이 그 이행을 유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게 협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유

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보를 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를 지겠다는 것 인데 대한민국은 제7조 제1항을 제외하고는 유보 없이 위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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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해서 체약국의 재량은 없고 난민협약상 규정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인 의무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 이하 난

민법안 이라고 함) 제36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인정을 받고 체류하는 외국

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에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인권조약 등에 의한 처우를 보장 받는다”라고 한 것은 당연한 규정이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 의무를 가지고 보장해야 하는 난민의 권리에는 어떠한 것이 있

습니까? 먼저 난민협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권리

가. 난민협약상 권리 규정의 특징

난민협약은 제1조에서 난민요건을 규정한 후에 난민인정절차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난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 규정의 특징은 

난민의 체류의 성격(단순한 체류, 법적인 체류, 법적인 거주, 상 거주)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를 차별화 했을 뿐 아니라, 인정되는 권리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준(외국인

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정도, 가장 유리한 대우 및 최소한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비준 하였습니다. 판례는 난민협약 제12조 제1항, 즉 “난민의 개인적 지위(personal status)는 그의 주소

지 국가의 법에 의하여,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personal status를 ‘개인적인 지위’라
고 번역한 것은 오역이며 ‘신분법(친족법)적 지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며, 제12조는 난민의 결

혼, 이혼, 입양, 친권 등과 같은 신분법(친족법)적 지위(personal status)에 대해서는 주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 된다는 취지이지 난민의 일반적인 법적 지위가 체류국의 국내법에 달려있다는 의미

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협약 제12조 제1항의 “주소지 국가”의 해석과 관련해 난민신청인의 

출신국인지 아니면 체류국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는 위 제12조 제1항을 받아들

이지 않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위 조항을 유보하고 난민협약에 가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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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국민이 누리는 정도, 가장 유리한 정도)으로 인정할 지 구분한 것입니다. 

나. 난민의 체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난민협약상 권리의 내용

난민의 체류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권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① 체류의 합법성 여부

와 관계 없는 단순 체류(simple presence)하고 있는 난민에게는 차별금지(제3조), 종교(제4

조), 재판에 대한 접근 일반(제16조 제1항), 배급(제20조), 공교육(제22조), 신분증명서 발

급(제27조), 불법 체류하는 난민에 대한 처벌(제31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제33조) 등의 

권리를 인정하고, ② 합법적인 체류(lawful presence)를 하고 있는 난민2)에게는 ①의 권리 

이외에 자영업 종사(제18조), 이동(제26조), 추방(제32조) 등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며, ③ 

상거주자(habitual resident)인 난민에게는 ①,②의 권리 이외에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제

14조), 재판 제도 중 법률구조 및 소송비용(제16조 제2항)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

니다3). 마지막으로 ④ 합법적으로 거주(lawful residence)하고 있는 난민4)에게는 ①, ②, 

③의 권리 이외에 결사(제15조), 유급직업에 종사(제17조), 자유업에 종사(제19조), 주거

(제21조), 공공구호(제23조), 노동법과 사회보장 (제24조), 행정적인 지원(제25조) 등에 관

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권리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권리 보장의 정도

또한 이렇게 인정되는 권리의 보장 정도에 대해서는 ① 이동(제26조)에 관해서는 일반

적으로 신청국에서 외국인이 받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 ②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취득(제13조), 자영업∙자유업에 종사(제18, 19조), 주거(제21조), 중∙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제22조)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 및 어떤 상황에도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2) 합법적인 체류자는 학생, 방문자 등 단기간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입국

한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체류기간을 넘어서 체류한 난민신청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Goodwin‐Gill 
and Mcadam,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524‐525면).

 3) Goodwin‐Gill and Mcadam, 앞의 책, 524‐528면.

 4) 거주의 의미에서 비호를 누리는 자를 의미하는데,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재
입국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거주자라는 강한 추정을 받습니다(Goodwin‐Gill and Mcadam,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525‐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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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여한 것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③ 종교(제4조),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제14조), 

재판(법률구조 및 소송비용 등 포함, 제16조), 배급(제20조), 초등교육(제22조), 공공구호

(제23조), 노동법과 사회보장(제24조), 재정 공과금(제29조)에 관해서는 국민과 동일한 

대우 ④ 결사(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결사 및 노동조합, 제15조), 유급 직업에 종사(제

17조)에 관해서는 가장 유리한 대우5)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권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이 받는 

대우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 및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받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국민이 받는 대우 가장 유리한 대우

단순 

체류자

중․고등교육

(제22조 제2호)

종교 (제4조), 재판 일반(제16조 

제1호), 배급 (제20조), 초등교육

(제22조 제1호) 

합법적 

체류자

이동

(제26조)

중․고등교육

제22조 제2호), 
자영업에 종사

(제18조)

종교 (제4조), 재판 일반(제16조 

제1호), 배급 (제20조), 초등교육

(제22조 제1호)

상거주자
이동

(제26조)

중․고등교육

제22조 제2호), 
자영업에 종사

(제18조)

종교 (제4조), 재판 일반(제16조 

제1호), 배급 (제20조), 초등교육

(제22조 제1호), 저작권 및 산업재

산권 (제14조), 법률구조 및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

(제16조 제2호)

합법적 

거주자

이동

(제26조)

중․고등교육

제22조 제2호), 
자유업에 종사

(제19조), 주거

(제21조), 
자영업에 종사

(제18조)

종교 (제4조), 재판 일반(제16조 

제1호), 배급 (제20조), 초등교육

(제22조 제1호), 공공구호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제14조), 법률구조 

및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

(제16조 제2호)
(제23조), 노동법과 사회보장

(제24조)

결사

(제15조), 
유급직업에 종사

(제17조)

 5) Goodwin‐Gill and Mcadam,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509‐523면, 김칠준, 한국의 난민

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에서의 난민보호의 현황과 과제>,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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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난민협약 이외에 난민의 권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범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 난민의 권리의 근거로서의 헌법과 기타 국제협약

난민의 권리에 관한 규범적 근거로 난민협약 외에 헌법 및 기타 국제법도 살펴봐야 

합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의 권리라고 하기 보다는 

인간의 권리로 봐야 하므로 난민 역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해야 하고, 특히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과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사람에게 근로의 권리 내지 교육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체약국은 난민에게 위 협약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은 물론이고 사회권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및 사회권 규약 제4조는 그 권리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권 규약 제2조는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위 사회권 규약이 규정한 

권리를 실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제한 함에 있어서 아무런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

37조와 사회권 규약 제4조는 권리를 제한 함에 있어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한하되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할 것(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정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규약 제2조는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난민 특히 난민신청자에게 정당한 목적 없이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거

나 가용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송두리 채 부인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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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살펴본 난민의 권리 가운데 강제 이주민이라는 난민의 특수성을 고

려할 때 현실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는 어떤 것이 

있고 그 권리는 어떻게 확대해석 되어야 하고, 충분한 향유를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조

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난민협약 등의 법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사회통합을 위해 더 보장

되어야 하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7. 강제 이주민인 난민의 사회 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

가. 일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

(1) 난민인정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통합과 관련해서는 취업과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취업과 관련해서 난

민인정자의 경우는 취업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네트워크도 없고 언어장벽도 있고 자

신의 경험과 기술을 인정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하

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난민법안에서는 난민에 대해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학력인정, 

자격인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는데 난민 협약 제22조 제2호의 권리에 대한 확대 

해석을 통해 난민의 사회 통합을 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취업과 관련해선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말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자 역시 국적국의 상황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서 난민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취업 허가 없이 일할 수 있도

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난민법안에서는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인도적 체

류자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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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신청자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생계보조도 하지 않고 취업도 못하게 

한 채 장기간의 난민인정절차를 밟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난민의 사회통합은 난민이 

우리 사회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을 못한 채 난민신청자로서 장기간 

살아갈수록 난민으로 인정 받고 난 이후에 사회통합은 그 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하도록 하면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제도의 남용만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진성 난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난민인정

절차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이라도 난민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난민이라는 것이 

난민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말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은 난

민신청자가 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난민인정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 허

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가 1년 동안 생계보조비도 없

이 1년 동안 취업을 하지 않은 채 살 수 는 없습니다. 난민법안에 따라 난민 신청시 생

계보조를 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난민인정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을 허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6). 또한 난민협약 제17조 1 (a) 따라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취

 6)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난민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Council Directive 2003 laying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제13조에서는 “난민신청자가 건강한 삶을 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난민지위

신청을 한 후 1년 이내에 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

니다. 호주는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호주에 입국한 후 늦

게 난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난민인정절차가 6개월 이상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1) 벨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일할 수 있도록 허가

하면서 1년 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절차가 종료할 때 까지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계속 주어집니다. 캐나다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생

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덴마크의 경우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신청

자로서의 체류자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면 취업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3) 뉴질랜드는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최고법원이 

2003년 난민신청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

다는 판결을 한 후 2004년 법을 개정하여 난민신청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난민신청한 후 12개월이 지나도 최초의 난민인정절차가 종료하지 않으면 취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난민신청자에게 자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는 나라도 있고,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허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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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난민인정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해서 

그것이 법무부 단계에서 난민인정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원 단계에서 난민인정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난민인정거부처분이 취소가 되면 다시 난민인정

이 이루어지므로 문리적인 해석으로는 법원 단계에서 난민인정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난민인권센타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얻어낸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난민인정자 중에서 가족결합원칙에 의해 난민으로 인

정한 사람을 제외한 법무부 단계에서의 난민인정자의 숫자는 5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

지는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었으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 난민인정절차는 사법절차까지 포

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나. 교육권에 관해서

초등교육에 대해서 난민협약 제22조 제1호에서는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대

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 사회권 규약 제13조 제2호와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호 가는 “초등교육은 의무

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등 내지 고등교

육에 대해서는 난민협약 제22조 제2호에서는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 이외의 교

육, 특히 수학의 기회, 학업에 관한 증명서, 자격증서 및 학위로서 외국에서 수여된 것의 

승인, 장학금의 급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

서도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회권 규약 제13조 제2호와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호 나 내지 다는 “중등교육…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는 나라도 있으며, 처음부터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나라가 있고, 처음에는 생계지원을 하다가 나

중에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나라가 있으며, 난민인정에 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었고,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정하는 나라가 있으나4) 우
리나라와 같이 난민신청자에게 아무런 재정적 지원 없이 일할 수 있는 권리마저 부인하고 있는 나라

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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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난민협약상의 ‘난민’은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지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야 

하고 사회권 규약과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규정 역시 ‘모든 사람’을 권리의 수혜자로 보

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

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

야 한다.”라고 하여 난민인정자의 아동 뿐 아니라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지위자 아동 역

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학교의 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

로써 입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교육의 경우에는 난민인정

자 뿐 아니라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지위자가 보호하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국

내법적 규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난민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취

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 그것이 권리로 부여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

한…외국인”은 별도의 정원으로 입학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에 관해서 난민인정자는 물론, 난민신

청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학교 취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초중등교육법 등에 관련 규

정이 없어 그것이 난민아동의 권리로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난민법안에서 “미성년인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 및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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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의 연령, 수학능력, 그 밖에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모색한 것은 

옳은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다. 가족결합의 권리에 대해서

가족을 국적국에 두고 온 경우 가족과 떨어져서 있으면서 다른 사회에 통합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결합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난민의 사회 통합에 있어서 중

요합니다. 비록 출입국관리법 등에 가족결합원칙의 적용을 받는 난민가족의 범위 및 가

족결합원칙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지만 법무부는 가장이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가족들에

게 동반하여 난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가족결합의 

권리에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일 뿐 아니라 난민인정자라고 하더라도 가족결

합의 원칙에 의해 난민인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그 

입국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난민협약 제25조는 “난민이 그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외국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의 원조를 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은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의하여 그러한 원조가 난민에게도 제공되도록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된 가족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난민법에서는 가족결합의 원칙이 인도적 체류자

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였고 난민의 가족결합 보장 원칙을 명문화 하여 가족의 입국을 허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체류에 대하여

임시적인 체류 자격 만을 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강제 출국당 할 위험에 처해 있으면

서 사회에 통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난민과 준하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 체류 비자인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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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지한 채 6개월 마다 체류를 연장해야 합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난민에 준하는 체류 기간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난민법안 제47조).

마. 국적 취득 등에 대하여

난민의 경우 시민적,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현재 난민인정자라도 국적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귀화를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으나 난민법안 제46조는 난민협약 제34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 자로서 3

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귀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난민 자녀의 국적 문제 입니다. 자유권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고 있고, 제24조 제2호는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시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

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8조는 “당사국

은…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2년 8월 22일 무국적자 지

위에 관한 협약에 아무런 유보도 하지 않고 가입서를 기탁하였습니다. 무려 50년 전에 

다른 6대 인권규약에 가입도 전에 위 협약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무국적자의 사회적 처우에 관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무국적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율 하는 국내 입법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체류 중인 무국적자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

적국에서 온 난민이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위 자녀는 무국적자가 되고 위와 같

은 입법적인 미비로 인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난민의 사회 통합을 위해

서는 난민의 자녀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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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난민의 사회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 등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권리 중

심적인 접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사회 통합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8. 환대의 사회를 향해

난민의 사회 통합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환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환대의 태도를 갖도록 여론을 환기 시킬 수 있습니까? 우선 이러한 환대

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교육 등을 통해 난민이 국적국의 박해로 인해 돌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난민을 보호할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

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난민을 보호하는 일은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는 

일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

다. 그러나 통합의 마지막 단계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난민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  록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Ex Com Conclusion on Loc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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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7월 28일)

전  문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세계인

권선언이 인간은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번 난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난민에

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

을 고려하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종전의 국제협정들을 개정하고 통합하며, 그러한 문서의 적용범

위와 그 문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새로운 협정에 의하여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

직함을 고려하며,   

난민에 대한 비호의 부여는 특정국가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또한 

국제적 범위와 성격을 가진다고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은 

국제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려하며,

모든 국가가 난민문제의 사회적, 인도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국가간의 긴장

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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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보호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의 이행을 감독할 임무를 맡

고 있음을 유의하고, 또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치의 효과적인 조정은 

각국과 고등판무관간의 협력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 반 규 정

제1조  “난민”의 용어 정의

A. 이 협약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1)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협정 또는 1933년 10월 28일및 1938년 2

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또는 국제난민기구 헌장에 의하여 난

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

국제난민기구가 그 활동기간동안 취한 난민 부적격성에 대한 결정은 이 조 제2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난민의 지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

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

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

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  

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 “국적국”의 용어는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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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각각을 의미하며, 또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국적국중 어느 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당해인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B. (1) 이 협약의 목적상, 제1조 제A항의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용어

는, 다음중 어느 하나  

   (a)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b)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각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기 두가지 의미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백히 하는 선언을 한다.  

    

(2) (a) 규정을 채택한 체약국은 (b)규정의 적용을 채택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      

C. 이 협약은 제A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적

용이 중지된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또는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또는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또한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또는 

(5)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제A항 제1호에 해당되는 난민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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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상

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다만, 이 조항은 동조 제A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에 호소

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 이 협약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외에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의 지위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

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

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 그러한 자는 그 사실에 의하여 이 협약상의 이익

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E. 이 협약은 당해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보유

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F.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는 국제문서에서 정하여진 범죄를 저지른 자.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2조  일반적 의무 

모든 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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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제3조  무차별원칙

체약국은 난민에게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4조  종  교    

체약국은 그 영역 내의 난민에게 그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교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한

다.

제5조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권리

이 협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과는 별도로 체약국이 난민에게 인정하는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조  “동일한 사정하에서”의 용어 

이 협약의 목적상, “동일한 사정하에서”의 용어는 성격상 난민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을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그가 난민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당해권리를 향유하

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체재 또는 거주의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요

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이 협약이 보다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모든 난민은 어떠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3년간 거주한 후에 그 체약국의 영역내에

서의 입법상의 상호주의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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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이

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을 계속해서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어진 권리와 이익 외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

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는 난민에게도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모두 이 협약의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 및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권리와 이익에

도 적용한다. 

제8조  예외적 조치로부터의 면제

체약국은, 특정한 외국국민의 신체,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하여질 수 있는 예

외적 조치에 관하여, 형식상 당해 외국의 국민인 난민에 대하여 단순히 그 국가의 국

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국의 법령상 이 조

항에 언급된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체약국은 적당한 경우 그러한 난민에게 유

리하게 예외적 조치로부터의 면제를 인정한다.  

제9조  잠정조치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시 또는 기타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정 개인에 관

하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보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

니한다. 다만, 그 잠정조치는, 특정 개인이 사실상 난민인가의 여부 또한 그에 관하여 그러

한 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체약국

이 결정할 때까지에 한한다.

제10조  거주의 계속

1. 난민이 제2차 세계대전중에 강제로 퇴거되어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 이동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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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강제된 체류기간은 그 영역내에서 합법적

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난민이 제2차 세계대전중에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강제로 퇴거되었다가 이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거주목적으로 그 영역 내에 다시 귀환한 경우, 그러한 강제

퇴거 전후의 거주기간은 계속적인 거주가 요건이 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

속된 하나의 기간으로 간주된다.   

제11조  선원 난민

체약국은 자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서 정규적으로 근무

하는 난민의 경우에, 자국의 영역 내에서 정착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타국에서의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에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2장  법 적 지 위

제12조  개인적 지위

1.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그의 주소지 국가의 법에 의하여,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난민이 이전에 취득한 권리로서 개인적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 특히 혼인에 수반되

는 권리는, 당해 권리가 그 체약국의 법에 정하여진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체약국에 의하여 존중된다. 다만 당해 권리는 난민의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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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동산 및 부동산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에 관한 기타 권리의 취득 및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기타 계약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

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4조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난민은 발명, 의장 또는 모형, 상표, 상호와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학적, 예술적 및 학

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그가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그 국가

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기타 체약국의 영역에서도, 그

가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국민에게 그 체약국의 영역에서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제15조  결사의 권리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국가의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비정치적이고 비영리

적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국민에게 부여한 

것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6조  재판을 받을 권리

1. 난민은 모든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에서 법률구조 및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를 포함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

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3.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외의 다른 체약국에서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에 관하여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

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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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 급 직 업

제17조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종

사할 권리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고용에 부과하는 제한적 조치는, 관련 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발효일에 이미 그 

조치로부터 면제된 난민, 또는 다음의 조건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그 체약국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b)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자. 난

민이 그러한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자.

3. 체약국은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있어서 모든 난민의 권리를, 특히 노동인력 수급

계획 또는 이주민 계획에 따라 그 영역 내에 입국한 난민의 권리를 자국민의 권리

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8조  자영업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에게 자기의 뜻대로 농업, 공업, 수공업 

및 상업분야에서 종사하는 권리 및 상업상, 산업상 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

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

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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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유업

1. 각 체약국은 그 국가의 관할기관이 인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업에 종

사하기를 원하는, 그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난민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

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자국 영역 외에 국제관계에 책임이 있는 영역 내에서 그러한 난민의 정착

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장  복 지

제20조  배 급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분배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민전체에 적용되는 배급제도가 

있는 경우, 난민은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21조  주 거 

체약국은, 주거에 관한 사항이 법령의 규제를 받거나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

는 경우,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주거에 관하여 가능한 유리한 

대우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2조  공공교육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

여한다. 

2.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외의 교육에 관하여, 특히 수학의 기회, 외국학교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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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증명서, 학위수여증 및 학위의 인정, 수업료와 공납금의 면제 및 장학금의 수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

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3조  공적 구호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적 구호와 공적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4조  노동법과 사회보장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

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a) 보수의 일부가 되는 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수, 노동시간, 초과근무시 조치, 임금

이 지급되는 휴일근무, 가내근로의 제한, 최저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여성과 연

소자의 노동 및 노사의 단체교섭에 의한 이익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의하여 규

율되고 또는 행정기관의 규제를 받는 경우. 

 (b)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모성보호, 질병, 불구, 노령, 사망, 실업, 가족부양 

및 국내법령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타 사고에 관한 법규정), 

다만, 다음의 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ⅰ)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

  (ⅱ)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령은 공공기금으로부터 전액 지급되는 

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또한 일반 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기여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난민의 사망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수혜자가 체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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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체약국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이미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들간에 이미 체결한 협정 또는 장래 체결할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당해협정의 서명국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난민이 충족시키고 

있는 한, 그 난민에게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상기한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의 언제든지 유효할 수 있는 유사한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가능한 한 난민에게도 확대하여 부여하는 것을 호의적

으로 고려한다.  

제5장  행정적 조치

제25조  행정적 원조

1. 난민이 그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외국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 그 기

관의 원조를 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은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의하여 그러한 원조가 난민에게도 제공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은, 난민에게 외국인이 통상적으로 본

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는 것과 유사한 문서 또는 증명서를 발

급하거나, 또는 그 감독하에서 이들 문서 또는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한다. 

3. 상기와 같이 발급되는 문서 또는 증명서는 외국인이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

를 통하여 발급받는 공문서를 대신하는 것이 되고, 또한 반증이 없는 한 공신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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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곤한 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대우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조에 

규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수료는 적절하

여야 하고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조항의 규정은 제27조와 제28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동의 자유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에게, 동일한 사정하에

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서 

거주지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27조  신분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있으면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난민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8조  여행증명서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에게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

서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영역 밖으로의 여행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여행증명서에 관하여서는 이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체약

국은 그 영역 내에 있는 다른 난민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또

한 특히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가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

적으로 고려한다.  

 

2. 종전의 국제협정의 체약국이 그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에게 발급한 여행증

명서는 그것이 이 조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서 이 협약의 체약국에 의하여 인정되

고 동일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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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정 공과금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민에게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할 (명칭에 

관계없이) 세금, 공과금 이외의 별도의 것이나 고율의 것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기 조항은 외국인에게 신분증명서를 포함한 행정상 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법규를 난민에게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자산의 이전 

1.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난민에게 그가 그 영역 내에 반입한 자산을 재정착

을 목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체약국은 난민이 입국이 허가된 다른 국가에서 그가 재정착하는데 필요한 자산의 

이전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그 신청을 호의적으로 고

려한다. 

제31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체재하고 있는 난민

1. 체약국은 이 협약 제1조와 같은 의미로 그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영역에서 

직접 탈출해 온 난민에게,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하고 또는 체류

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국가

기관에 출두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재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

을 조건으로 한다. 

2. 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주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이 그 국가에서의 지위가 합법적으로 정하여지고 

또는 그 난민이 다른 국가에의 입국허가를 얻을 때까지만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입국허가를 얻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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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추 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자국영

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적법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

다. 달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자신이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결백함을 밝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또한 관할기관 

또는 관할기관이 특별히 지명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대리

인을 내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이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얻을 수 있는 상당

한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필요하다고 보는 국내조치를 취할 권한

을 유보한다.    

제33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

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은 그가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상당

한 이유가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에 의하여는 요구될 수 

없다.  

제34조  귀 화

체약국은 난민의 자국에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한다. 체약국은 특히 귀화

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하여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와 비용을 가능한 한 경

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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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 및 경과규정

제35조  국가기관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

관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기관이 이 

협약의 규정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2. 체약국은 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

의 관할기관에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른 다음에 관한 정보 및 통

계자료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a) 난민의 상태 

 (b) 이 협약의 이행 상황, 그리고 

 (c) 난민에 관한 현행 법령 및 장차 시행될 법령.  

제36조  국내법에 관한 정보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국내

법령을 통보한다.

제37조  종전의 협약과의 관계

1. 이 협약 제28조 제2항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체약국간에 1922년 7월 5일, 

1924년 5월 31일, 1926년 5월 12일, 1928년 6월 30일 및 1935년 7월 30일의 협정과,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및 1946

년 10월 15일의 협정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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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최종조항  

제38조  분쟁 해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국간의 어떠한 분쟁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

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

부한다. 

제39조  서명, 비준 및 가입

1. 이 협약은 1951년 7월 28일에 제네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이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협약은 1951년 7월 28일에서 동년 8월 31일까지 국제연

합 유럽사무국에서, 동년 9월 17일에서 1952년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

명을 위하여 다시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또한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전권대

사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국가 또는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서명하도록 초청

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고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

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1951년 7월 28일부터 개

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40조  적용영역 조항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그 국가가 국제관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

한 선언은 이 협약이 관련국에 대하여 발효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2. 그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적용을 행하고, 또

한 그러한 적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 또는 관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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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날의 양자중 늦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각 관련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에 관하여, 

이 협약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헌법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영역의 정

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41조  연방조항 

 1. 체약국이 연방제국가이거나 또는 단일제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

한다.

 (a)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이 협약의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

정부의 의무는 연방제국가가 아닌 체약국의 의무와 동일하다.

 (b) 이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현의 입법권의 범위 내

에 속하고, 연방의 헌법제도상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현이 입법조치를 취할 의

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는, 연방정부는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현의 적절한 기관

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호의적인 권고로서 이 규정을 통보한다. 

 (c) 이 협약의 체약국인 연방제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전달된 다른 체

약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특정규정에 관한 연방 및 그 구성단

위의 법과 관행에 관하여 설명하고, 또한 입법조치 또는 다른 조치에 의하여 그 

규정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제42조  유 보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

항, 제33조, 제36조 부터 제46조를 제외한 조항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2. 이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한 어떠한 국가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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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발 효 

1. 이 협약은 여섯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여섯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

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제44조  폐 기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관련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제40조에 따라 선언 또는 통고를 행한 국가는 그 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게 통고함으로써 상기한 영역에 이 협약의 적용을 중지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5조  개 정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약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상기 요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권고한다. 

제4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a) 제1조 제B항에 의한 선언 및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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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제39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c) 제40조에 의한 선언 및 통고 

 (d) 제42조에 의한 유보 및 철회 

 (e) 제43조에 의한 이 협약의 발효일  

 (f) 제44조에 의한 폐기 및 통고 

 (g) 제45조에 의한 개정의 요청

이상의 약속으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를 대표하여 적법한 위임을 받고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영어와 불어로 된 원본 1통을 작성하고, 원본은 국제연

합 문서보존국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게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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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제 1 항 

1. 이 협약 제28조에 규정된 여행증명서는 부록에 첨부된 견본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2. 증명서는 적어도 2개 언어로 작성되고, 그중 하나는 영어 또는 불어로 한다.

제 2 항

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의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린이는 부모중 한사람

의 여행증명서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성인 난민의 여행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다. 

제 3 항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자국민의 여권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최

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항

특별한 경우 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국가에 대

하여 유효한 것으로 발급된다.

제 5 항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재량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제 6 항

1.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그 증명서의 소지인이 합법적으로 다른 국

가의 영역 내에서 정착하지 아니하는 한, 또한 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있는 국가의 영

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그 발급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특히 권한을 위임받은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은, 6개월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국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다.    

3. 체약국은 이미 자국 영역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현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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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난민에 대하여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연장, 또는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호의적

으로 고려한다.

제 7 항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 8 항

난민이 가기를 원하는 국가의 관할기관은 그의 입국을 인정할 용의가 있고, 또한 

사증이 필요하다면, 그가 소지한 증명서에 사증을 부여한다.

제 9 항

1. 체약국은 최종 목적지가 되는 국가의 사증을 받은 난민에게 통과사증을 발급할 것

을 약속한다.       

2. 통과사증의 발급은 외국인에게 사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

여 거부할 수 있다. 

제 10 항

출국사증, 입국사증 또는 통과사증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여권에 사증을 부

여하는 경우의 수수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항

난민이 다른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를 정한 경우,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책임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역의 관할기관에 있고, 그 난민은 그 기관

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2 항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종전의 증명서를 회수하고, 증명서에 그것이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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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해 준 국가에 이를 반송한다. 그러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발급기관은 회수한 증명서를 무효로 한다.

제 13 항 

1. 각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소지인이 그 증명서의 유효기

간동안 언제든지 자국의 영역에 재입국하는 것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국은 전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명서의 소지인에게 자국 영역

의 출입국에 관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체약국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난민의 체재가 일정기간 동안만 인정되는 경우, 증명

서를 발급할 때, 그 난민이 체약국의 영역에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적어도 3개월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4 항

제13항의 규정만은 예외로, 이 부속서의 규정은 체약국의 영역에의 입국, 통과, 거주, 

정착 및 출국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5 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이의 기재사항은 그 소지인의 지위, 특히 국적을 결정하거나 이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6 항

증명서의 발급은 그 소지인에게 발급국의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에 의한 보호를 결

코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들 기관에 대하여 그를 보호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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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여행증명서 견본양식

여행증명서는 소책자의 형식(약 세로 15센티미터, 가로 10 센티미터)을 갖춘다. 

여행증명서는, 화학적 방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지워지거나 수정되는 일이 

용이하지 않도록 인쇄되고, 또한 “1951년 7월 28일의 협약”의 용어를, 발급국의 언어

로, 각 쪽마다 계속 반복 인쇄하기를 권장한다.

(소책자 표지)

여 행 증 명 서 

(1951년 7월 28일 협약)                

󰠏󰠏󰠏󰠏󰠏󰠏󰠏󰠏󰠏󰠏󰠏󰠏󰠏󰠏󰠏󰠏󰠏󰠏󰠏󰠏󰠏󰠏󰠏󰠏󰠏󰠏󰠏󰠏󰠏󰠏󰠏󰠏󰠏󰠏󰠏󰠏󰠏󰠏󰠏󰠏󰠏󰠏󰠏󰠏󰠏󰠏󰠏󰠏󰠏󰠏󰠏󰠏󰠏󰠏󰠏󰠏󰠏󰠏󰠏󰠏󰠏󰠏󰠏
                                               번호 ........................

(1)

여 행 증 명 서

(1951년 7월 28일 협약)

이 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또는 갱신되지 아니하는 한,  

..........년..........월...........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성 ............................................................. 

명 .............................................................

동반자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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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증명서는, 이 증명서 소지인에 대하여 국가발행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를 부

여할 목적으로만 발급된다. 이 증명서는 소지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의 국적에 여하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증명서 소지인은, 다음 일시 이후에 일시가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

년.........월.........일 이전에 ................................... [여기에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속하는 국

가를 기입]에 돌아오는 것을 인정한다. 

[소지인이 돌아오는 것이 인정되는 기간은 3개월보다 짧은기간이어서는 아니된다] 

3. 증명서 소지인이 이 증명서의 발급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그가 다시 여

행을 하기를 원한다면, 소지인은, 거주국의 관할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 여행증명서는 새로운 여행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의하여 회수되어 이 증명서의 

발급국에 반송된다.]1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페이지를 포함한다.)

󰠏󰠏󰠏󰠏󰠏󰠏󰠏󰠏󰠏󰠏󰠏󰠏󰠏󰠏󰠏󰠏
1. [  ]의 문구는, 발급국의 정부가 희망하는 경우에 삽입한다.

󰠏󰠏󰠏󰠏󰠏󰠏󰠏󰠏󰠏󰠏󰠏󰠏󰠏󰠏󰠏󰠏󰠏󰠏󰠏󰠏󰠏󰠏󰠏󰠏󰠏󰠏󰠏󰠏󰠏󰠏󰠏󰠏󰠏󰠏󰠏󰠏󰠏󰠏󰠏󰠏󰠏󰠏󰠏󰠏󰠏󰠏󰠏󰠏󰠏󰠏󰠏󰠏󰠏󰠏󰠏󰠏󰠏󰠏󰠏󰠏󰠏󰠏󰠏󰠏󰠏󰠏󰠏󰠏
(2)  

출생지 및 생년월일 .....................................................................................................

직    업 ........................................................................................................................

거 주 지 .......................................................................................................................

처의 성명 ........................................................................................................................

부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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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신  장 ............................................................................

        머리색 ............................................................................

        눈  색 ............................................................................ 

        코의 생김새 .................................................................

        얼굴형태 ........................................................................

        피부색 ............................................................................ 

        특기사항 ........................................................................

동 반 자 녀

       성       명            출생지 및 생년월일         성  별

.......................   .......................   ......................................   ............................ 

.......................   .......................   ......................................   ............................ 

.......................   .......................   ......................................   ............................ 

.......................   .......................   ......................................   ............................ 

*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은 삭제한다.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페이지를 포함한다.)

󰠏󰠏󰠏󰠏󰠏󰠏󰠏󰠏󰠏󰠏󰠏󰠏󰠏󰠏󰠏󰠏󰠏󰠏󰠏󰠏󰠏󰠏󰠏󰠏󰠏󰠏󰠏󰠏󰠏󰠏󰠏󰠏󰠏󰠏󰠏󰠏󰠏󰠏󰠏󰠏󰠏󰠏󰠏󰠏󰠏󰠏󰠏󰠏󰠏󰠏󰠏󰠏󰠏󰠏󰠏󰠏󰠏󰠏󰠏󰠏󰠏󰠏󰠏
(3)

                

소지인의 사진 및 발급기관의 직인

(필요한 경우) 소지인의 지문  

소지인 서명 ..........................................................................................................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페이지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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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이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에서 유효하다.

..................................................................................................................................................

..................................................................................................................................................

.....................................................................................................

2. 이 증명서의 발급의 기초가 된 문서.

..................................................................................................................................................

..................................................................................................................................................

.....................................................................................................발급지 

..................................................

발급일 ..................................................

                          증명서 발급기관의 서명 날인:

수수료: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페이지를 포함한다.)

󰠏󰠏󰠏󰠏󰠏󰠏󰠏󰠏󰠏󰠏󰠏󰠏󰠏󰠏󰠏󰠏󰠏󰠏󰠏󰠏󰠏󰠏󰠏󰠏󰠏󰠏󰠏󰠏󰠏󰠏󰠏󰠏󰠏󰠏󰠏󰠏󰠏󰠏󰠏󰠏󰠏󰠏󰠏󰠏󰠏󰠏󰠏󰠏󰠏󰠏󰠏󰠏󰠏󰠏󰠏󰠏󰠏󰠏󰠏󰠏󰠏󰠏󰠏(5)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 

수수료:                              ...........년...........월...........일 에서

                                    ...........년...........월...........일 까지 

장 소 ............................................. 일 시    ........................................................

                              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을 한

                              기관의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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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 

수수료:                             ............년...........월...........일 에서

                                    ............년...........월...........일 까지 

장 소 .............................................  일 시 .........................................................

                                 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을 한

                                 기관의 서명날인:

󰠏󰠏󰠏󰠏󰠏󰠏󰠏󰠏󰠏󰠏󰠏󰠏󰠏󰠏󰠏󰠏󰠏󰠏󰠏󰠏󰠏󰠏󰠏󰠏󰠏󰠏󰠏󰠏󰠏󰠏󰠏󰠏󰠏󰠏󰠏󰠏󰠏󰠏󰠏󰠏󰠏󰠏󰠏󰠏󰠏󰠏󰠏󰠏󰠏󰠏󰠏󰠏󰠏󰠏󰠏󰠏󰠏󰠏󰠏󰠏󰠏󰠏󰠏
(6)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 

수수료:                              ............년...........월...........일 에서

                                    ............년...........월...........일 까지 

장 소 ............................................... 일 시 .........................................................

                              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을 한

                                기관의 서명날인:
                 󰠏󰠏󰠏󰠏󰠏󰠏󰠏󰠏󰠏󰠏󰠏󰠏󰠏󰠏󰠏󰠏󰠏󰠏󰠏󰠏󰠏󰠏󰠏󰠏󰠏󰠏󰠏󰠏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 

수수료:                              ............년...........월...........일 에서

                                    ............년...........월...........일 까지 

장 소 ............................................... 일 시 .........................................................

                              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을 한

                                기관의 서명날인: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페이지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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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사  증

     이 증명서 소지인의 성명은 각 사증마다 기재되어야 한다.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페이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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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1월 31일)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이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난민이 되었던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 새로운 사태에 의하여 난민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난민

은 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1951년 1월 1일의 기준시점에 관계없이 협약의 정의에 해당되는 모든 난민이 동등한 

지위를 향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일반규정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에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 제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의정서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에 규정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 

및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문언이 삭제되었다면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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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어떠한 지역적 제한없이 적용된다. 다만, 

협약의 체약국이 된 국가가 협약 제1조 제B항 제1호 (a)에 따른다고 한 선언은 협약

의 제1조 제B항 제2호에 의하여 확대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의하여서도 적

용된다.   

제2조  국가기관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

합의 다른 기관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또한 특

히 이들 기관이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

록 편의를 제공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

관이 국제연합의 관할기관에 보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른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 및 통계자료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a) 난민의 상태

 (b) 이 의정서의 이행 상황

 (c) 난민에 관한 현행 법령 또는 장차 시행할 법령

제3조  국내법에 관한 정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국내법령을 통보한다.

제4조  분쟁 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의 어떠한 분쟁도 다른 방

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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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

제5조  가 입

이 의정서는 협약의 모든 체약국 및 국제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전문기관의 회원

국 또는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이 의정서에 가입하도록 초정받은 국가의 가입을 위

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6조  연방조항 

당사국이 연방제국가이거나 또는 단일제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

한다.

 

(a) 이 의정서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될 협약의 규정으로서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

법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이 협약의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 당사국의 의무와 동일하다.

(b) 이 의정서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될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연방구성국, 

주 또는 현의 입법권에 속하고, 연방의 헌법제도상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현이 입

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는, 연방정부는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현

의 적절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호의적인 권고로서 이 규정을 통보

한다. 

(c)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연방제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전달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의정서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

의 특정규정에 관한 연방 및 그 구성단위의 법과 관행에 관하여 설명하고, 또한 

입법조치 또는 다른 조치에 의하 여 그 규정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제7조  유보 및 선언

1. 어떠한 국가도 가입시에 이 의정서 제4조에 관하여 또한 이 의정서 제1조에 따른 협

약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항 및 제33조를 제외한 규정에 대하여 유보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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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만, 협약 당사국이 이 조에 의하여 행한 유보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협약 제42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한 유보는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의

한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한 어떠한 국가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4. 협약 체약국으로서 이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는 협약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

여 행한 선언은, 관련당사국이 이 의정서의 가입시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달리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협약 제40

조 제2항 및 제3항, 또한 제44조 제3항의 규정도 이 의정서에 준용한다. 

제8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제9조  폐 기

1.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의정서를 언제든지 폐기

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5조에 규정된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발효일, 가입, 유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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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철회, 폐기 및 이 의정서에 관계된 선언과 통고를 통보한다.

제11조  국제연합 사무국의 문서보존국에의 기탁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원본 1통으로 작성되고, 

원본은 국제연합 총회의장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서명되었고 국제연합 사무

국의 문서보존국에 기탁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인증등본을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 및 이들 회원국외에 상기 

제5조에 규정된 국가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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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on Local Integration

The Executive Committee,

Reaffirming that voluntary repatriation, local integration and resettlement are the traditional 

durable solutions, and that all remain viable and important responses to refugee situations; 

reiterating that voluntary repatriation, in safety and dignity, where and when feasible, remains 

the most preferred solution in the majority of refugee situations; noting that a combination of 

solu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refugee situation, can help 

achieve lasting solutions; and agreeing that local integration is a sovereign decision and an 

option to be exercised by States guided by their treaty obligations and human rights 

principles, and that the provisions of this Conclusion are for the guidance of States and 

UNHCR when local integration is to be considered,

Recalling the Agenda for Protection Goal 5, Objective 4 requesting the Executive Committee 

to set out framework considerations for implementing the solution of local integration in the 

form of a Conclusion; and noting that the provisions of this Conclusion are intended to guide 

States in their consideration of whether local integ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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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stances of each refugee situation, may be an appropriate durable solution for persons 

accepted as refugees in their territory pursuant to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or under the 1969 OAU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or the 1984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or 

under domestic law, as applicable, as well as when implementing it,

Recalling that the ultimate goal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s to achieve durable solutions 

for refugees; and noting that a solutions orientation is inherent i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28 (V) of 14 December 1950 adopting the Statute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in the Statute itself, and in the 1951 Convention 

through its provisions on cessation, integration and naturalization,

Considering that refugee situations are international in scope and nature and therefore 

reiterating its strong commitment to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burden and responsibility 

sharing; and reaffirming UNHCR's catalytic role in assisting and supporting countries 

receiving refugees,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and in mobilizing financial assistance and other forms of support, including 

development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he impact of large-scale 

refugee populations,

Acknowledging that the global refugee situation represents an international challenge 

requiring international burden and responsibility sharing to be addressed effectively; and, 

recognizing that allowing for local integration, where applicable, is an act of States which is 

a durable solution for refugees that contributes to that burden and responsibility sharing, 

without prejudice to the specific situation of certain developing countries facing mass influxes,

Reiterating that coordinat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addressing the 

factors that lead to the flow of refugees should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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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ng appreciation for the efforts made in recent years to redouble the search for 

durable solutions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Consultation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of 

the Agenda for Protection, which fostered, inter alia, the Convention Plus initiative and the 

Framework for Durable Solutions,

Recognizing that some countries of asylum carry a heavy burden,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which host 

large number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especially when they have arrived as part of 

a mass influx and have remained for a long period of time,

Noting that local integration in the refugee context is a dynamic and multifaceted two-way 

process, which requires efforts by all parties concerned, including a preparedness on the part 

of refugees to adapt to the host society without having to forego their own cultural identity, 

and a corresponding readiness on the part of host commun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to 

welcome refugees and to meet the needs of a diverse population,

Recognizing that local integration needs to be undertaken in a manner that sustains the 

viability of local communities affected by the presence of refugees and that a failure to do so 

may result in an unreasonable burden being placed on host countries,

Affirming the value of strengthening capacities in host countries as well as of initiatives 

enhancing the ability of refugee communities to become self-reliant, as and when appropriate, 

with adequate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host country and the refugees 

living there,

Recognizing that promoting the self-reliance of refugees from the outset will contribute 

towards enhancing their protection and dignity, help refugees manage their time spent in exile 

effectively and constructively, decrease dependency and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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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durable solution,

Recognizing the positive contributions, including economic benefits, which refugees who 

integrate locally or who are allowed to become self-reliant could make to host countries and 

communities,

Recalling Executive Committee Conclusion No. 15, that decisions by States with regard to 

the granting of asylum shall be made without discrimination as to race, religion, political 

opinion or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nationality or country of origin; and 

acknowledging in this context that integration potential should not be a criterion for granting 

asylum,

(a) Recognizes that the provisions of this Conclusion are intended to guide States in their 

consideration of whether local integration may be an appropriate durable solution for 

persons accepted as refugees in their territory pursuant to the 1951 Convention and its 

1967 Protocol, or under the 1969 OAU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or the 1984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or under 

domestic law, as applicable, as well as when implementing it;

(b)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comprehensive approaches especially for the resolution 

of protracted and large-scale refugee situations, which incorporate, as appropriate and 

given the specifics of each refugee situation, voluntary repatriation, local integration and 

resettlement;

(c) Encourages States, UNHCR and other relevant actors to engage in consultations to 

develop, as early on as possible in a refugee situation, comprehensive arrangements that 

draw upon appropriate solutions, including through a combination of solutions, and which 

recognize the challenges involved with the timing and sequencing of solu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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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zes the important place which local integration can have in such comprehensive 

arrangements;

(d) Notes that the 1951 Convention and its 1967 Protocol set out rights and minimum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refugees that are geared towards the process of integration; 

recognizes the need for State Parties to impl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ese 

instruments fully and effectively; and therefore encourages State Parties maintaining 

reservations to consider withdrawing them; and calls on States to facilitate, as appropriate, 

the integration of refugees, including, as far as possible, through facilitating their 

naturalization;

(e) Encourages States, UNHCR and other relevant actors when preparing comprehensive 

arrangement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groups of refugees within 

a broader refugee population who could benefit from voluntary repatriation, local 

integration or resettlement;

(f) Urges States and UNHCR to continue working proactively on local integration where 

appropriate and feasible and in a manner that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and views of 

both refugees and their hosting communities;

(g) Notes that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refugees who could benefit from local integration 

should be clear and objective and be applied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h) Reaffirms the importance, in this respect, of registration, or ad hoc surveys where these 

take place, as a means of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durable solutions; 

and encourages States and UNHCR to utilize the registration data of refugees in this 

process, in a manner that fully respects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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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otes that characteristics which may assist in determining circumstances in which local 

integration can be an appropriate durable solution could include, subject to States' 

consideration:

i. refugees born in asylum countries who might otherwise become stateless; and/or 

ii. refugees who, due to their personal circumstances including the reasons prompting 

their flight, are unlikely to be able to repatriate to their country of origin in the 

foreseeable future; and/or 

iii. refugees who have established close family,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links with 

their country of asylum, including those who already have, or have the capacity to 

attain, a considerable degree of socio-economic integration. 

(j) Welcomes the practice in States with developed asylum systems of allowing refugees to 

integrate locally; and calls on these States to continue supporting refugees' ability to attain 

this durable solution through the timely grant of a secure legal status and residency rights, 

and/or to facilitate naturalization;

(k) Acknowledges that the process of local integration is complex and gradual, comprising 

three distinct but inter-related legal, economic, and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all of 

which are important for refugees' ability to integrate successfully as fully included 

members of society; and notes that refugees' understanding of these dimensions may need 

to be facilitated through proper counselling and advice;

(l) Affirms the particular importance of the legal dimension of integration, which entails the 

host State granting refugees a secure legal status and a progressively wider range of rights 

and entitlements that are broadly commensurate with those enjoyed by its citizens and, 

over time, the possibility of naturalizing, and in this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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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cognizes the relevance of the 1951 Convention and its 1967 Protocol and relevant 

human rights instruments as providing a useful legal framework for guiding the local 

integration process; 

ii. recognizes further that in support of the legal process, host countries may need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to adapt and revise their national legal and 

administrative frameworks to allow refugees equal enjoyment of rights, services and 

programmes without discrimination; 

(m) Notes the important part, subject to States' consideration, self-reliance plays in the 

economic dimension of local integration of refugees whereby individuals, households and 

communities are enabled increasingly to become self-sufficient and can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and in this respect:

i. recognizes that the protection, in all States, of basic civil,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cluding freedom of movement and the right to engage in income-generating activities 

is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self-reliance of refugees; 

ii. encourages all States hosting refugees to consider ways in which refugee employ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life of the host country can be facilitated, 

inter alia, through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nd to examine their laws and 

practices, with a view to identifying and to removing, to the extent possible, existing 

obstacles to refugee employment; and in this regard, affirms the relevance of the 1951 

Convention in providing a framework for the creation of conditions conducive to the 

self-reliance of refugees; 

iii. encourages States, wherever possible, to recognize the equivalency of academic, 

professional and vocational diplomas, certificates and degrees acquired by refugees 

prior to entry into the host country; 

iv. notes that facilitating refugees' access to agricultural land in rural areas where 

appropriate and when feasible is a positive contribution by all States, which can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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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ter opportunities for self-reliance and enhance the food security of refugees and the 

local population; 

(n) Emphasizes that the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 of local integration requires refugees to 

make conscientious efforts to adapt to the local environment and respect and understand 

new cultures and lifestyl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values of the local population, 

and requires the host community to accept refugees into its socio-cultural fabric, both 

processes being underpinned by values of diversity, non-discrimination and tolerance, and 

in this respect:

i. encourages the implementation of anti-discrimination policies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aimed at combating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and at promoting the 

positive aspects of a diverse society and interaction between refugees, the local 

population, civil society and refugee organizations; 

ii. urges States and all relevant actors to combat intolerance, racism and xenophobia, 

including obstacles faced by refugee women, and to foster empathy and understanding 

through public statements, appropriate legislation and social policie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special situation of refugees with the aim of allowing refugee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civic, economic, and social and cultural life of the host 

country; 

iii. recognizes the link between education and durable solutions; and calls on States, 

UNHCR and relevant actors to strengthen their efforts to assist host countries in 

ensuring refugee children's access to education; 

iv. reaffirms the importance of family unity and reunification as referred to in its 

Conclusions Nos. 9, 24, 84, and 88; and recognizes that family members can reinforce 

the social support system of refugees, and in so doing, promote the smoother and more 

rapid integration of refuge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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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mphasizes that age and gender sensitive approaches, and attention to participatory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cesses should permeate all activities aimed at enhancing the 

capacities of refugees to integrate locally, recognizing changes in gender roles following 

displacement and the need for different strategies and support to boost the integration 

capacity of various groups with special needs, such as refugee women, refugee children 

and older refugees;

(p) Encourages UNHCR to develop and apply appropriate standards and indicators that 

account for age and gender considerations in local integration and self-reliance programs;

(q) Acknowledges that, regardless of whether local integration takes place in an industrialized 

or a developing State, it requires the host State to take the lead role, as well as the 

sustained commitment of all stakeholders of the necessary time and resources; and 

recognizes the important role which members of civil society,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n play in foster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local integration;

(r) Recognizes the importance, in the interest of burden and responsibility shar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for building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with limited resources so as to assist these 

States in integrating refugees locally, where appropriate and feasible; and recommends 

that the planning,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ocal integration programmes include 

elements aimed at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host State institutions, local communities, 

and civil society,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fugees and their 

communities;

(s) Stresses the importance of including refugee hosting areas in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strategies of the host country for sustainable funding; notes the relevance, in this 

respect, of the common country assessments (CCA)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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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Frameworks (UNDAF), as well as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 

and notes the value of the Development through Local Integration (DLI) integrated 

programming approach as a methodology for partnerships with donor countr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with United Nations and other develop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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